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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산업단지 공장신설 전면허용
2009년 3월부터 공장 규모․업종 제한 없어 … 첨단업종 증설 확대

2009년 3월부터는 수도권 산업단지에서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공장 신설과 증설이 전면 허용된다.

또 산업단지가 아니면 공장 신설은 규제되지만 증설 제한이 크게 완화되며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의 

연면적이 200㎡ 이상에서 500㎡ 이상으로 높아져 사실상 총량이 늘어나게 된다.

아울러 자연보전권역에도 관광지조성사업의 규모 제한이 풀리고 대형건축물과 일부 공장의 신.증설이 허용

된다.

정부는 10월30일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수도권의 공장 신․증설을 쉽게 하는 내용

을 핵심으로 하는 <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>을 확정했다.

방안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창출과 경제회복을 유도하고 경직적인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해 기업용

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.

정부는 수도권 산업단지에서는 공장의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설․증설․이전을 허용하기로 했

다.

현재는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산업단지 신설은 업종에 따라 5000-1만㎡만 허용되고 증설은 업종별 3000-1만

㎡를 허용하되 14개 첨단업종은 100% 허용하는 등 규제가 복잡하게 가해지고 있다.

정부는 <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> 시행령을 개정해 2009년 3월부터는 기존 산업단지는 

물론 신규 조성 산업단지에서도 공장 신․증설을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다.

산업단지가 아니면 공장 신설은 규제하고 권역별로 증설․이전 규제가 완화된다.

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은 3000㎡이하 공장의 증설만 허용했지만 규모제한을 없애기로 했으며 공업지역

외에도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200%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.

또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 허용폭을 확대했으며 과밀․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

관리권역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업종도 8개에서 전업종으로 넓혔다.

공장총량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자유구역,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,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

개발하도록 확정된 지구의 산업단지는 총량에서 배제하기로 했다.

또 연면적 500㎡미만은 공장총량제에 구애받지 않도록 해 사실상 총량이 10%가량 늘어나게 된다.

공업용지 조성사업(6만㎡이내)과 첨단공장 신․증설(1000㎡이내)도 2010년까지 한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

방침이다.

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과밀부

담금을 금융중심지의 금융업소와 산업단지 R&D시설에 대해서는 면제하며 수도권 기업에 부과하는 취․등록

세 중과(3배)도 개선하기로 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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